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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문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공직 윤리를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공직 윤리의 철학적 기초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만 현재 까지는 베버의

관료제론에 나타난 관료 윤리와 신공공관리론으로 대표되는 행정개혁론자들의 기업가적 관료

윤리가 대립하고 있다고 보인다. 본 논문은 먼저 이 두 가지 윤리관을 공직이라는 영역이 독

립된 생활질서가 될 수 있는가, 관료의 인격은 단일한 실체로 보아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비

교하면서 또 다른 윤리관이 존재해야할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대안적 윤리관으

로 푸코의 후기 저작에서 나타난 자유의 실천, 자기배려, 실존미학으로의 윤리관을 소개할

것이다. 푸코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규율화 된 권력관계 안에서도 개인의 자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아성찰 속에서 자신을 돌보면서 자신의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그의 윤리론은 행정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숙고를 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푸코가 제시하는 윤리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

어 비교 검토 한 후에 푸코의 윤리관이 현재의 관료들의 윤리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

진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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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개인의 자율화(autonomization)와 책임화

(responsiblization)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 시도가 진행 중이다. 조직 안에서 

개인의 행위를 직접 타깃으로 하는 이와 같은 행정개혁 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공무원들은 공직 안팎에서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다. 기업가적 행정, 혁신, 창의성 

등의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강조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현실에 안주하는 소극적이

며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이들의 행태와 의식을 변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

다. 반면 투명성, 공개성 이라는 가치의 강조는 기존의 관료들을 윤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존재로 몰고 가면서 도덕성의 측면에서도 이들에게 부당한 올가미를 씌

우고 있다고 보인다. 과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비난을 무기력하게 

수용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러한 공세에 맞서서 공직이라는 생활질서에 

내재한 가치를 믿으면서 관료에 고유한 윤리관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또 해

야만 하는 존재인가? 관료는 조직 내의 권력관계에서 과연 윤리적 행위의 기초가 

되는 자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들의 윤리적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어떤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아직은 시론적 형태

로나마 답을 구하고자하는 것이 이 논문을 쓰는 직접적 동기이다2).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관료들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철학

적, 윤리학적 주장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나 관료의 조직 내의 윤리에 대하여 현재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제하

고자한다. 하나는 행정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의 관료에 대한 윤리관으로, 여기서

는 관료를 단일의 인격체로 보면서 관직의 수행과 자아의 발견, 발전, 실현이 동시

에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특징을 지닌다. 다른 하나는 베버(Max Weber)의 관

료제론에 기반을 둔 주장으로, 관직은 다른 생활질서(life order)와 구분되는 독자

적인 윤리적 생활질서인 것으로 공무의 수행과 개인의 사적 자아성취는 엄격히 

구분되어져야 하며 각자가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기준을 지닌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관료에 대한 윤리관은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것으로, 문제 상황에 

2) 논문을 쓰게 된 다른 하나의 동기는 Camilla Stiver(2008)가 최근의 저서에서 보여 주듯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가 또 다른 전체주의로 진행 할 위험에 있다는 인식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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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 관료들의 실존적 고민이 출발하는 지점이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

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푸코(Michel Foucaul)t의 윤리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즉 규율화 된 권력관계 안에서도 개인적 자유의 가능성을 인정

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아성찰 속에서 자신을 돌보면서(care of the self) 자신의 생

활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푸코의 윤리론은 행정학적으로

도 깊이 있는 숙고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베버의 행정윤리와 행정개혁에서 

보는 행정윤리를 개인의 사적 자아와 공적 인격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싶은 점은 행정개혁의 논리에서 보는 이상적

인 관료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공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기대되

는 혁신지향적이며 창의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지만 이러한 관료상은 “분리의 예

술”(Walzer, 1984)을 수행하는 국가 관료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베버의 관점에서는 

지지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엄격하게 규율화된 “질서인간”으로 규정된 베

버의 관료는 비극적 영웅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될 것이다. 3장

에서는 푸코의 윤리관을 그의 권력, 통치성, 자유의 개념과 연관 지어 살펴 볼 것

이다. 이 부분에서는 “지식/권력”이 작동하는 담론의 구조 안에서 해변에 써진 글

씨처럼 사라져 버리는 초월적 주체를 이야기하는 구조주의자로서의 푸코가 아닌 

“자기 보살핌”과 “삶의 미학”을 통한 “주체화(subjectiviz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후기의 푸코가 강조된다. 4장에서는 이들 세 종류의 윤리관을 비교해 본 후에, 

푸코의 개인 윤리에 대한 이해가 행정부의 관료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를 베버

와 개혁론자의 윤리관과의 관련을 통해서 살펴 볼 것이다.      

Ⅱ. 관료윤리에 대한 두 방향에서의 접근

1. 베버가 보는 관료 윤리

베버가 보는 윤리적 관료는 어떤 인간을 말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214  ｢정부학연구｣ 제16권 제2호(2010)

합리성의 진전에 따라 나타난 근대적 세계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베버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베버에게 근대적 세계는 서로 상이한 가치와 이상들 간의 생사를 건 투쟁으로 

특징져지는 다신교적(polytheistic)이고, 무질서한 세계이다. 이 세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지식의 증가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가 새로 등장하는 생활

질서(Lebensordnungen)의 도전에 직면하여 그 지배적 위상을 상실하면서 나타나

는 것이다. 과거 종교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배열되었던 생활세계는 경제, 정치, 

과학, 예술 등으로 표현되는, 자신 만의 가치지향을 지니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

는 근대적 생활질서로 분화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활질서는 자신 만의 

내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다양한 세속적 가치와 믿음을 양산한다. 문제는 다양

한 생활질서의 가치들은 서로 간에 치열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 이

는 한 생활질서의 정당성은 다른 생활질서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획득되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하여 베버(1917: 17-8)는 “[생활질서들 간의 화해]는 가치들 간의 단순

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과 악마 간의 투쟁과 같은 성격의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죽음을 건 투쟁(death-struggle)이다. 이들 간에는 상대화(relativization)나 타협은 없

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지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생활영역 가치의 계속적이고 가열찬 반대

에 맞서서 어느 특정한 생활영역과 그 가치를 선택하고 이를 신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이와 같은 상호 투쟁하는 가치로 가득한 세계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

면 인격을 얻는 수밖에 없음을 베버는 강조한다. 이 때 인격이란 “특정한 궁극적 

가치나 생의 의미에 대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일컫는 개념으로, 이 가치

나 의미는 합리적-목표지향적 행위를 이끄는 특정 목적이 되는 것이다”(Weber, 

1921: 573). 결국 인격을 지닌 개인은 자유롭게 선택된 궁극적 가치질서에 헌신하

면서 사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격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생활세계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일상의 행위에서 중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것이다. 

Hennis(1988: 92)에 따르면 이러한 중심은 “한 개인이 개인성을 초월하는 사명

(Sache)에 대하여 완전하면서 내면적으로 동기부여된 개인적 헌신”을 하면서 형성

된다는 것이다. 이 사명은 종교적 명령, 조국에 대한 충성, 인간애 그리고 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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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개인적 소명으로서의 직업(vocation)에 대한 헌신 등 

다양한 내용을 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받치면서 

열성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Immanuel Kant가 말하는 인격을 가진 개인이란 실천이성의 지시하는 정언적 명

령(categorical imperative)을 따를 것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서 다소 규범적, 형식적 존재이다. 반면, 베버가 말하는 인격을 지닌 개인은 우리

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좀 더 실질적인 의미의 선택을 할 수 있

는 자이다. 즉 인격을 형성시키는 윤리적으로 유의미한 영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치, 행정, 예술, 성(erotic)의 영역을 포괄하며 선택에 대

한 의무나 책임도 칸트처럼 인류(humanity)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선택한 가치에 지는 것이다(Weber, 1915).

결국 근대 이후 가치라는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를 사는 개인이 의미 있

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질서 영역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이 부여하는 가치를 온 몸으로 실현시키면서 사는 인격을 지닌 존재가 되어

야 함을 베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관료가 되기를 결정한다는 것도 하

나의 독립된 생활질서이며 윤리질서인 관료제와 그것의 가치를 개인이 스스로 선

택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관료도 인격을 지닌 개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

을 뜻한다. 그러나 관료 개인이 인격적 존재로서 관료제 안에서 윤리적으로 산다

는 것은 극도의 자기절제와 자기부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에 근대 관료가 가지

는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영웅적 실존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먼저 비극적 측면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베버에게 정부 관료제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독자적 생활질서를 형성하는 영역이다. 이는 관료제에 들어

오기 위해서는 특수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나, 특히 관직을 하나의 소명(vocation/ Beruf)으로 보고 그에 따른 고유한 

임무나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명백해진다(Weber, 1921: 958-9). 그러

나 하나의 인격으로 관료를 보고 있더라도 관료는 인격의 완전한 실현이 불가능

한 존재라는데 관료의 실존적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역사적 발전에 따른 가치 합리성을 대신한 수단 합리성의 사회 모든 영역으로

의 전파는 인간들을 무의미성의 나락으로 빠지게 했음을 베버는 강조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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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합리화의 과정은 인간의 내면적, 외면적 자유를 구속하는 규율화 과정

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음은 베버를 위시하여 그 후의 학자들 예를 들어 엘리아

스(1982)나 푸코(1977)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자유로운 

인격 형성을 가로막는 합리화의 진행의 중심에 관료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베

버에게 관료제는 역사진행의 필연적 산물인 동시에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위

협적인 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관료는 자신들의 생활질서 안에서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인격을 실현하는 존재인 동시에 극도로 엄격

한 규칙과 법규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규제를 받으면서 철저히 비정서적, 비인

간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비인격적 존재인 것이다(Weber, 1921: 982-3).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합리성의 규율을 따르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관료제는 대체시키기가 불가능한 지배형태로서 다른 형태로 조직화

되는 행정을 배제한다. “행정의 관료제화가 완성되는 곳에서는 하나의 실질적으

로 깨지지 않는 지배관계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Weber, 1921: 987). 기계와 

더불어 관료제는 “미래의 속박의 외피를 만들게 되며”, 사람들은 그것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을 강제 받게 된다. 관료제에 대한 이와 같은 진단에 따라 베버(1918: 

159)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관료제화로 가는 지배적 경향에 맞서서, 개인

적 자유를 향한 운동의 어떠한 흔적이라도 보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관료제 안의 관료가 인격의 소유를 방해받는 중요한 이유는 단지 자유의 제약

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자아 혹은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의 변화에 있다고 베버는 보고 있다(이문수, 2008). 이는 베버가 근대 관료들의 내

면에 존재하는 “질서를 지향하는 인간” 즉 Ordnungsmensch라고 부를 수 있는 관료적 

자아의 형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Ordnungsmensch는 철저하

게 공식적 규율에 길들여진 존재로서 베버(1920)가 현대인의 이상으로 삼은 강한 

자기중심을 지니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인격과 정반대의 위치에 놓

인 존재이며, 또한 청교도적인 소명인간인 Berufsmensch와도 대비되는 존재이다. 인

격의 형성과 관련지어 가장 중요한 Ordnungsmensch의 특징은 이것이 궁극적 가치, 개

인적 경험과 기억, 문화적 배경 등에 기초한 관료 개개인들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되고 균일적인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점일 것이다. 관료제는 분명 근대에 

들어 나타난 복잡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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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이지만 역으로 모든 관료들을 자신의 운영 논리에 종속시키면서 관료를 진정

한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신체가 통제

의 대상이 되고, 모든 정서적 요소가 업무 수행에서 배제되며, 인간의 특수성이 사

라지는 관료제는 바로 기계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료적 자아의 보편화는 관료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

로 더욱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데, 베버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강변하고 있다. “세

계가 자신의 조그만 자리에 연연하고 이 보다 약간 큰 것을 갈망하는 이(cog)로 채

워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다 .... 이것은 우리가 오직 질서만을 요구하

고, 잠시라도 질서가 흔들리면 긴장하면서 겁을 먹고, 질서에 적응하는데 실패라

도 하면 완전히 무력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분해하는(parcelling out of the soul) 것으로부터, 즉 관료적 이상의 배타적 지배로부

터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추세에 대항하는가이

다”(Goldman, 1992: 172에서 인용).

위와 같은 극도로 규율화된 관료에게 과연 윤리란 어떤 의미일까? 톱니의 이처

럼 생활하고 또 하여야만 하는 관료는 윤리적, 도덕적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일

까? 이에 대한 베버의 반응은 단호한 것으로 관료의 세계도 독자적인 윤리질서를 

갖고 있는 세계이다. 단지 그것이 윤리적으로 공허해 보이는 이유는 관료는 철저

한 자기부정, 자기초월의 금욕윤리를 지녀야 함을 베버는 인식하기 때문이다. 독

일의 1차대전의 패전의 원인을 “관료들의 지배(rule by officials)”가 낳은 정치적 책

임의 부재로 돌리는 논문에서 베버(1918)가 지적하는 관료의 윤리적 행동기준은 

우리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사고를 요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는 명령을 받은 관료는 이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그

러나) 그의 상관이 그 명령을 계속 고집한다면 관료가 그 명령을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확신과 일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그 관

료의 의무이자 명예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료는 그의 관직에 대한 의무가 

그의 개인적 의지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이것이 바로 관직의 정신

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윤리)이다“(Weber, 1918: 160).     

이와 같이 자기부정을 통한 소명의 실현은 베버에게는 낮선 것이 결코 아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청교도 윤리의 핵심은 현세의 무의미성을 기초로 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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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부정에 있는 것이다. Cromwell의 청교도군이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들의 용맹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의 어떤 공격에도 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 즉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자신을 부정하면서 침착하게 전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고는 말하고 있다(Gerth and Mills, 1946: 257).

베버가 보는 이상적 관료란 관료제라는 독자적 생활질서를 선택하였고 그 질서

가 부과하는 가치나 윤리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즉 이들은 사회에서 일반

화된 윤리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자아실현, 혁신과 창의성, 고객만족, 동정심 등을 

무비판적으로 관료제 조직의 윤리기준으로 들여올 수 없는 것이다. 관료의 인격

은 자기부정의 금욕적 윤리에 기초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관료는 비록 명령이 자

신의 신념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도 그것을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삼고 

행동하는데서 명예를 얻게 되는 자이다. 즉 그들은 비록 철저히 규율화된 생활을 

하면서 자아(self) 역시 이에 익숙한 자아로 변화되어야하는 비극적 존재이지만 동

시에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행정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분리의 예술”을 수행하

는 영웅적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활질서 안에서 규율화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관료가 과연 윤리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자유가 배

제되거나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에서의 삶이 과연 윤리적일 수 있을까라는 근본

적인 질문과도 연결된다. 아래에서 보는 행정개혁론자들의 주장이 자유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베버는 자유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지 않은가? 자

유와 권력은 조직 안에서 개혁론자들이나 베버가 생각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배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윤리적 

존재란 권력과 자유가 공존하는 상태에서도 실현가능하지 않는가? 푸코의 개인 

윤리에 대한 생각으로 관심을 돌이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부분

적이나마 답을 얻고자 함이다.       

2. 행정개혁에서 보는 관료 윤리

정부의 정치적 색깔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행정개

혁은 그 속도와 과감성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Caiden, 2006; Lin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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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인 경쟁과 선택 그리고 경영학 분야에서 개발된 관리기

법의 행정에의 적극적 도입은 관료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변

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정부 관료제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을 관료 개인

의 형식주의적이고 법규(절차)만능주의적인 소극성과 수동성에서 찾고 있는 이러

한 견해는 이에 대한 처방책으로 단일한 인격으로서의 관료를 상정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의 가공성(artificiality)을 극복할 것을 주장한다. 즉 엄격

한 규정과 규율의 지배는 관료 개인의 자아를 왜곡 시키는 것으로 관직 수행을 통

해 관료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업

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감성과 이성, 공적 책임감과 사적인 욕망, 냉정과 열정 간

의 조화를 통해서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주장은 개인의 자아는 여러 생

활영역에서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단일한 실

체로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또 관직(office)과 개인(person)을 엄

격히 구분하는 것이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급변하

는 행정환경에 행정이 적응하려면 이와 같은 구분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개혁론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du Gay, 2000, 2003, 2008; Hoggett, 2005).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 혹은 “반응성

(reaction)”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관료행태는 “정치적 중립”, 

“형식적 일관성,” “비정의성”등의 원칙에 집착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된다. 이 주장에 따르면 관료

도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직무-특정적 의무를 초월하는 사회에 분포된 보다 포괄

적 도덕적 고려에 기초한 독립적인 윤리관을 지녀야한다는 것이다. 즉 때때로 관

료도 자신의 직무에서 한 발짝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정의 대상인 시민은 더 이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간

주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욕구와 욕망의 담지자로서의 고객 혹은 소비자로서 

간주된다. 시민을 소비자로 간주하자는 주장은 관료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요

구하는데, 이 때 관료에게는 객관적 임무가 부과하는 조직내적인 윤리가 아닌 시

민들과 동화할 수 있는 도덕기준을 지니고 가변적인 시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정적인(compassionate)” 윤리가 요구된다(Bauman 1989; Long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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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관료에게 요구되는 이와 같은 동정적 도덕관념은 도덕적 판단에서의 행정

의 중립성 보다는 사회에 일반화된 도덕규칙의 행정에의 침투를 당연시하면서 행

정권력의 책임의 근거를 상당 부분 공적 의무의 철저한 수행이 아닌 관료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관념에 기초시키는 것이다.    

행정개혁론자들의 두 번째 주장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을 관료가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어서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해야함을 강조

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이 인정하는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이 정권의 교체와 더불

어 나타나는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작용하면

서 정책수행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에서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관

직의 의미가 정치적 중립에 기초하여 공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이

나 정책의 실현의 수단이 되어야함을 뜻한다. 이러한 새로운 공직관에 따르면 최

소한 고급관료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특정 정책에 대하여 신념을 가지고 헌신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관료도 “책임의 윤리(ethics of responsibility)”와 더

불어 “신념의 윤리(ethics of conviction)”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바로 여기서 

베버의 공직관과 새로운 윤리관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학문적인 것이라기보다 일반인들의 반 관료제적 정서에 주로 

호소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나 관료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

닌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Peters, 1989; Osborne and Gaebler, 

1992; Hamel, 2000). 즉 지금까지 관료들은 절차적 공정성이나 법규의 형식적 적용 

등의 관료제적 타성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현재의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이 요

구하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관료들에게 새롭

게 요구되는 윤리나 철학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기업가적 정신(entrepreneurship)인 것이다. 이는 푸코(2007)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가장 중심적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인간의 “기업가화(enterpreneurization)”의 행정적 적용인 것이다. 현재의 신자유주

의적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투자의 관점에

서 설계해야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통치되어진다는 푸코의 주장은 행정 관료에게

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가 효율적, 생

산적 행정을 위해서는 관료의 정서(ethos)가 경쟁지향적, 기업가적 열정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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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게도 보인다. 그러나 “기

업가적 정부” 등의 그럴듯한 수사(rhetoric)로 무장된 이러한 주장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관직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기업가적 정신

으로 무장된 관료는 관직의 수행을 개인의 열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보게 되

면서 공적 이해와 사적 이해 간에 경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열정적 관료는 

Dobel(1999, 131)의 지적대로 자신의 직무를 자신의 의지와 이념적 정향을 실현시

키는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기반을 두고 진행 중인 행정개혁의 시도

들이 관료 개인의 윤리적 정서와 행태에 요구하는 변화의 정도와 방향은 관직과 

개인의 분리에 기초하여 성립한 근대 관료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한 사안이

다. 이는 또한 베버가 그리고 있는 근대 관료의 존립기반을 근거에서 뒤흔드는 일

이다. 베버에게 관료의 인격은 철저하게 규정된 임무의 수행의 범위 안에서만 가

능한 것으로, 하나의 윤리적 생활질서인 관료제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관료는 소

명으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버리게 되는 존재인 것이다. 즉 관료는 공무를 수행하

는 관료제를 자신의 생활세계로 선택한 이상  그 안에서 철저하게 규율되어져야 

하며 또 그렇게 규율되어야만 자신의 직을 소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극적인 처

지에 놓였지만 영웅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다음은 관료윤리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다는 의미에서 푸코의 윤리론

을 살펴 볼 것이다. 푸코의 윤리론을 보는 이유는 베버나 개혁론자들의 관료 윤리

에 대한 해석을 대체하는 또 다른 윤리론을 찾아야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

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의 관료 윤리에 

대한 사유의 폭을 확대하고자하기 때문이다. 

Ⅲ. 푸코의 윤리론

논의가 우회하지 않기 위해 푸코 윤리론이 그의 전체 철학에서 지니는 위치를 

간단히 살펴 본 후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다. 흔히 푸코는 서양철학에서 상정하

는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주체(subject)란 사실 지식/권력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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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체의 소멸을 주장한 학자로서나, 대표적 저서인 

≪Discipline and Punish≫에서 감옥, 병원, 학교 등에서 시선(gaze)의 내면화를 통한 

“유순한 몸(docile body)”이 양산되면서 전체 사회가 “감금사회(carceral society)”로 

변화되는 과정을 밝힌 학자로서만 기억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푸코(1982, 213)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의 최대의 학문적 관심사는 주

체(subject)의 형성과 관련된 주체화(subjectivization)와 주체가 권력에 의해 규율되

는 예속화(subjection)와의 복잡한 상호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

에 접근하는 그의 방법론은 초기의 담론구조와 지식의 형성을 다루는 고고학

(archaeology)과 중기의 지식과 권력의 밀착관계를 다루는 계보학(genealogy), 그리

고 후기에 오면서 미학적 관점에서 자아의 형성과 변혁을 다루는 윤리학(ethics)으

로의 변화를 보인다. 즉 지식의 고고학은 인간과학(human science)의 도움으로 이

론적 수준에서 개인의 자아가 개인 내부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권

력의 계보학은 권력관계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개인이 실재적으로 어떻게 구성 또

는 재구성되는 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윤리학은 위와 같은 내부적, 

외부적 규정 속에서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예속된 자아를 부정하고 새로운 자아

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인 것이다. 

푸코가 윤리를 다룬 저서에서 관료의 윤리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명백히 한 

부분은 없다. 결국 이는 연구자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본 연구

는 후기 푸코의 권력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의도적 자유의 실현”으로

서의 그의 윤리관을 살펴 본 후, 이것이 과연 위에서 본 두 가지 유형의 관료 윤리

론과 어떤 관련을 지닌 수 있는가를 탐구할 것이다. 

1. 권력, 자유, 그리고 통치성

권력의 문제는 푸코의 전 생애 걸쳐 그의 관심을 집중시킨 주제이다. 그러나 시

간이 가면서 그의 권력 개념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Discipline and Punish≫

와 ≪History of Sexuality, I≫에서 보이는 권력은 과학이라고 불리는 지식의 형성과 

결합하여 인간을 개별적으로 규율화 시키는 “해부정치(anatomo-politics of human 

body)“와 인간을 종, 혹은 인구, 또는 다른 성적인 장치들과 관련하여 통제하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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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명정치(bio-politics of the population)“를 결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의 

권력은 전통적으로 이해되던 방식 즉 군주의 복수에서 나오는 공개적 처벌에서 

벗어나서 고립으로서의 감옥체제로 이행하면서 개인을 일정한 규범 틀에 맞게 개

조시키는 생산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다(Foucault, 1979: 147). 

그러나 1978년의 College de France에서의 강의3) 이후로 권력은 지배와 자유 사이에 

위치하면서 일정한 자유를 지닌 자들 간의 ”전략적 게임“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다. 푸코(1982a)에게 자유는 권력의 존재 조건이 되는데, 이는 자유가 없는 권력관

계는 바로 지배(domination)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권력이 없는 자들에게 

단지 위무나 금지로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며, 그들

을 통해서 행사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인데 이는 권력에 대한 투

쟁을 통하여 그들이 이와 같은 권력에 저항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Foucault, 

1977: 26-27). 

권력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거나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모세혈관처럼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자체로서는 선도 악

도 아닌 개념이다. 즉 우리는 권력관계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으며 단지 그 권력 

관계가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지배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지속적인 투쟁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프로이드나 마르크스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성적 억압이나 

지배적 생산관계에서 해방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은 푸코의 관

점에서는 잘못된 주장이다. 어떠한 해방도 우리를 완전한 자유의 상태로 만들지 

못하며, 단지 새로운 권력관계를 결과할 뿐이다(Chowers, 2004). 즉 푸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유토피아나 도달해야 할 어떤 지점을 상정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지점에서 그 권력관계가 우리의 주체적 삶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지 않게끔 지속적인 감시와 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3) Foucault의 강의 가운데 1975년에서 1979년까지의 강의가 최근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후기 푸

코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첫 번째(1975-76) “사회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부

제로 출판된 것으로 권력, 지배, 전쟁, 주권, 민족 등의 주제를 계보학(genealogy)적 관점에서 분

석하고 있다. 두 번째 책(1977-78)은 통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안전, 
영토, 인구”라는 부제를 갖고 있으면서 통치와 통치성에 관한 폭넓은 분석으로 시도하고 있다. 
세 번째 책(1978-79)은 “생명정치(bio-politics)의 탄생”이라는 부제를 지닌 것으로 자유주의, 신
자유주의라는 통치 합리성의 분석으로 통해 현대 정치의 핵심에 접근하려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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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푸코가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푸코

는 인간의 자아(self)는 결코 지식/권력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우리의 자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하든 원치 않던,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체계(epistem)이나 담론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화(socialization) 이론과도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Mar Bevir(1999)이 적절

히 지적하듯이 자아의 자율성(autonomy)에 대한 부정이 자아의 행동성(agency)까

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푸코(1994c)는 자아의 이러 저러한 정체성을 문

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일정한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

으로 해서, 권력관계의 장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활용하면서 자신을 돌보고 새롭

게 변화시키는 개인의 행동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푸코에 따르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규율하

려고 하는 권력관계의 장안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력관계는 베

버가 상정하듯이 그렇게 깨어질 수 없는 “철의 우리(iron cage)”는 아니 것으로, 그 

안에서의 행위자들은 모두 일정한 범위의 자유를 지니면서 전략적 행동을 하고 

있다. 권력이 있는 곳 어디에도 저항의 자유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생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저항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 권력 관계가 지니고 있는 

억압적, 폭력적 측면을 고발하고 권력관계가 지배관계가 아닌 진정한 자유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유의 개념은 푸코의 윤리

관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푸코(1994c: 284)에게 자유는 “윤리의 존재

론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통치성도 바로 이러한 권력관계를 새롭

게 인식하기 위해서 1970년대 후반 이후 푸코가 사용한 개념으로 여기서 근대적 

권력의 작동원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된다.  

푸코(1979: 136)의 윤리론을 이해하는데 통치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권력은 “죽이거나 그냥 살게 놔두는” 공제적(deductive) 권력-이는 주

권이라 부를 수도 있다-에서 “살리거나 그냥 죽게 놔두는” 생산적(productuve) 권

력으로 전화된 사실에 있다. 이 전환이 중요한 점은 통치가 과거 군주가 자신의 영

토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한다는 관념에서 일정한 영토 내에서 사람들과 사

물들의 관계를 모두의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관리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가 새로

워지면서 “행위에 대한 행위(conduct of conduct)”로서 통치의 의미가 부각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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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즉 통치는 Nikolas Rose(1999)의 지적대로 원격지배(rule at a distance)의 성

격을 지니는 것으로 어느 주체가 타자에게 이런 저런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가능성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 이는 통치가 일정한 합리성의 기준에 입각하여 과학적 진리라는 이

름으로 행사됨과 동시에,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일정한 기준에 맞

추어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통치성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각자와 모두(each and all)”에 대한 통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이문수, 2009). 즉 국민 전체는 인구나 종족이라는 생물학적 개

념에 기초하여 자체의 고유한 발전 논리에 따라 진리라는 이름으로 통치된다면, 

국민 개개인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정신과학, 훈육의 책임을 부여받은 교

육학과 교정학 등의 학문적 기반 위에서 기독교에서 발전된 고해성사(confession)

라는 권력 장치를 통해 대상화(objectification)되는 것이다. 특히 푸코는 19세기 이

래로 성에 대한 억압이 있어 왔으며 이런 억압이 우리를 왜곡된 방향으로 주체화

시켰다는 가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성적 담론이 억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데, 이는 이런 담론의 증가 속에서 우리

의 의식과 행동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푸코가 주목하는 

자아의 주체화는 결코 권력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개

인의 윤리적 자아 형성을 인식론적으로만 파악하는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즉 지

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파악했을 때 우리는 전 우주를 이해했을 지라도 자신

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데카르트의 이성중심적 사고에 따

르면 주체는 진리에 다다를 수 있지만 진리가 주체를 구원할 수 없음으로 이 문제

는 종교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최영주, 2004). 그러나 이와 같은 이성중심적 

사유를 비판하는 푸코는 현세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그 

단초는 바로 그가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철학과 윤리 간의 일치를 발견했기 때문

이다. 즉 진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성에 기초한 인식(앎)이 아니라 실천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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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적 실천이란?

푸코는 보편적 진리와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경험을 일정한 방식으로 통

제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저항한 학자이다. 그러나 주체란 단지 역사적으

로 형성된 구성물이며, 권력은 사방에 편재해있다는 그의 주장은 이와 같은 저항

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과연 저항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푸코의 입장은 단호하다. 저항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의 외부로부터 작동

하면서 개인을 틀 지우는 억압과 착취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개인들 내부로부터 

추동되어 개인을 만들어가는 자기구성적 주체화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푸코의 관심이 후기로 가면서 윤리로 옮겨지는 것은 점차 축소되어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즉 지금의 지식/권력 체계는 우리 삶의 가능한 형태를 

틀 지우면서 자유의  지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푸코(1994d)에 다르면 칸트

가 “무엇이 계몽인가?”에서 주장한 비판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현

재의 우리를 만든 우연성(contingency)으로부터 더 이상 이 대로 존재하지 않고, 생각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윤

리적 비판작업의 목표는 현재의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권력에 의하

여 강요된 정체성을 거부하고 창조적으로 자아를 가꾸어가는 것이다.

푸코는 자아는 어떤 구체적 본질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나가고 만들어야 하는 하나의 형태(form)라고 말한다. 철학, 심리학, 인류학 

등에서 규정하고 정신병원, 학교, 형무소, 정부관료제 등에서 훈육의 모델로 삼는 

인간의 모습은 역사적 가공물로서 저항의 대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권력 복

합체의 부산물인 자아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아형성의 과정

은 그러므로 자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윤리

적인 것이다(Foucault, 1982: 216). 푸코는 또한 스스로 형성한 자아일지라도 지식/

권력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앞선 권력과 자유와의 관계에서 본 것

처럼, 권력으로 부터의 해방은 새로운 권력관계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관점

과 유사하게 푸코는 주체적으로 형성된 자아도 현재의 지식/권력관계에서 오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즉 현대를 사는 개인은 창조적 자기형성 

못지않게 끊임없이 자기극복을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는 자아의 정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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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행동을 둘러싸고 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려는 힘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과 

투쟁이야말로 윤리적 행동의 시작이라는 말이 된다. 윤리적 삶의 목표가 자유의 

실천을 통하여 자아라는 형식을 주체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라면 현실에 안주하

는 태도야 말로 가장 비윤리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O'Leary, 2002: ch. 9). 

여기서 우리는 푸코의 윤리관이 윤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어느 면에서 근

본적인 차이가 나는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야 ≪History of 

Sexuality II, III≫에서 나타난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를 통해서 보는 자유의 실천

으로서, 자기배려와 존재미학의 원리로서의 윤리에 대한 푸코의 구체적인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자들이 관료의 윤리를 말할 때 그들의 관점은 크게 결과주의적 윤리관과 

의무론적 윤리관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공리주의를 대표로 하는 것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이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의무론적 윤리관

은 칸트의 도덕철학을 기초로, 행위를 할 때는 보편적 도덕준칙에 따라야 하며 객

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의도나 동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다. 전자가 결과를 기준으로 수단 선택에 있어서 다소간의 융통성을 인정하는 입

장인 반면, 후자는 수단 하나 하나가 엄정한 준칙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함을 강조

한다. 그러나 윤리를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데, 이는 이들이 개인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고 믿는 것으로, 이 기준은 선언, 강령, 규정, 법규 등으로 코드(code)화 시킬 수 있

다는 것이다4). 푸코의 윤리관이 행정학에서의 전통적인 윤리관과 본질적인 차이

를 보이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이란 바로 지식/권력의 작용에 따른 

피동적 주체화의 원인이며 효과인 것으로 보면서, 모든 인간(관료)에게 보편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선험적이고 객관적인 윤리 기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4)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존재와 이에 대한 코드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암묵적으

로 관료의 행위에 대한 코드화가 진전될수록 관료윤리가 높아진다는 가정을 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권장규정이든 금지규정이든 간에 관료 행위에 대한 코드화의 진전이 관료의 윤리의식

이나 행동을 촉진시킨다는 가정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이점에 대하

여 푸코(1985: 10)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에에 비추어 “의무나 금지가 없는 바로 그런 곳에서 도

덕적 열망이 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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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Sexuality II, III≫에서 푸코가 보여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성윤리는 이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고대세계에서도 성적 활동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었지만, 푸코(1994a, 1994b)에 따르면, 이 고려는 어떤 한계를 정하여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금지의 체계” 즉 의무와 금단의 윤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

면 개인이 자신만의 도덕률을 스스로 정하고 이에 맞추어 자신의 존재를 예술작

품처럼 만들어 가는가 하는 “자아의 기술”의 관점에서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그

리스나 로마에서 강조되었던 극기(enkrateia)나 절제(sophrosyne)와 같은 윤리적 덕목

들은 자아의 실천의 면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것들이 하나의 금지체계를 만들지

는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학파에 따라 달리 제시되는 윤리적 덕목들도 이를 개인

에게 강요(impose)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의미 있고 풍

부하게 만들기 위해 권장되는(propose) 것으로 서로 다른 삶의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이다(Foucault, 1985: 21). 즉 성적 활동에 관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윤리적 

고려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률, 관습, 종교적 금지 등으로 코드화된 몇 가지의 

금지체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인들의 권리, 권력, 자유를 생활

에서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들의 잠재성, 자율성, 자유인으로서의 특권을 고양시

키는가하는 목적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푸코가 도덕(morality)과 윤리(ethics)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고 보인다. 비슷한 관점에서 헤겔도 도덕을 말하는 Moralität와 윤리를 말하

는 Sittlichkeit를 구분하면서 전자는 보편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모든 인간이 

따라야할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특정한 장소와 시대에 요구되는 삶

의 방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푸코(1994b: 269-280)에 따르면 기독교의 생성과 

발전 이후로 서구에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발전한 삶을 미적인 관점에서 

배려하고 돌보는 의미로의 윤리가 점차 의무나 금지를 강조하는 도덕으로 대체되

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편적 도덕이 무조적적으로 강조되는 사회

에서는 개인들을 내면적으로 감시하고 규율하는 다양한 기제(예를 들어 고해성

사)들이 발전하면서 자유의 “의식적 형식”으로 정의되는 윤리 개념이 무시되었고 

개인들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다른 모양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

성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다.  

물론 푸코가 보편적 도덕률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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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화 되어있으면서 금지와 의무를 강조하는 도덕 이외에도 우리의 구체적 삶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의 세계가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너무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사실인 것이다. 푸코(1994b: 267)는 “윤리의 계보학”이라는 논문에서, 윤리란 “개

인이 자신과 맺어야만 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을 어떻게 구성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가는 관점에서 보편적 준칙을 따라야하는 도덕과는 다

른 윤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푸코의 윤리론

은 통상적으로 행정학에서 말 해어지던 윤리와는 확연히 다른 윤리관을 제시한다

는 점이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그 기준이 결과의 적절성이든, 아니면 수단의 적법

성이든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을 따르는 삶을 공직자의 윤

리적 삶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는 푸코의 윤리관과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그럼 푸코에게 윤리적 인간은 단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채로 자신의 삶을 자

유롭게 가꾸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푸코에게 

윤리적 인간이 되는 것은 계속적인 자기성찰, 자기연마, 자기극복이 필요한 과정

으로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知 行 合 一)과 로마시대 스토아철학의 엄격한 금욕

적 삶을 윤리적 삶의 일부로 보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푸코(1985: 25-32)

는≪History of Sexuality II≫의 서문에서 윤리적 행동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특정 시대를 사는 개인들의 삶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윤리적 본질(ethical substance)”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특정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에게

는 욕망(desire)이, 칸트에게는 의도(intention)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푸코의 연

구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적 본질은 쾌락이나 욕망 자

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즐기는 행동이 된다. 즉 그리스인들은 현재의 시각에서 보

면 비정상적인 행위, 예를 들어 철학자와 소년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그 자체를 금

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고 절제되는가에 윤리의 본질을 위치시

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종양식(mode of subjec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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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무나 지배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가를 말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의 도덕적 의무를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이 되는 것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

라 사람들은 신법(divine law)이나 종교적 금지규정, 자연법, 혹은 보편적이고 합리

적 법률 등에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고대 그리스나 로마인들처럼 자신의 존

재를 가능하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려는 열망에 스스로를 종속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윤리적 작업(ethical work)” 또는 “자아형성 행동(self-forming activity)”

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인들이 스스로를 윤리적 주체로 형성하기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성적 금욕(sexual austerity)이라는 윤리

적 목표가 있다면 이는 기독교윤리에서처럼 쾌락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루어질 수

도 있고,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과도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욕정에 대한 계속적인 

투쟁을 생활화하면서도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목적(telos)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했을 때 염원

하는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추구되는 인간상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윤리적 행동도 순수(purity), 불멸(immortality), 

자유, 또는 자기정복(self-mastery)과 같은 특정한 목표의 추구와의 관계에서 윤리

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윤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와 같은 푸코의 주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실천하는 윤리관은 여러 가지 가능한 윤리관 가운데 하나에 불

과한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 확장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윤리관과 대치되는 그

렇지만 개인의 자유를 더욱 고양시키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윤리관을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Ⅳ. 푸코 윤리론의 행정에의 적용

“자기배려”, “존재의 미학,” “자아의 기술”을 강조하는 푸코의 윤리적 삶에 대

한 성찰이 행정개혁론자와 베버의 윤리론과 비교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

리는 먼저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푸코의 윤리적 판단의 구성요인을 가지



행정 관료에게 주체적 윤리란 무엇인가? 231

고 이 세 가지 윤리관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관료 윤리관의 비교> 

베버의 관료 개혁론자의 관료 푸코의 관료

윤리적 본질 관직이라는 소명 조직목표의 달성 자유의 실천

복종양식 형식적 규정과 명령에의 복종 자율성과 책임 심미적 삶의 추구와 자기배려

윤리적 작업 금욕적 자기부정 실용적 자기개발 쾌락의 활용과 절제

목표 삶의 의미획득 인격의 통합 자율적 주체형성

물론 위의 분류의 내용은 연구자의 각 윤리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 따라 달

리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관료의 윤리와 관련하여 이 분류에서 가장 쟁점

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복종양식”과 “윤리적 작업”이 될 것이다. 과연 관료에게 

규정과 명령은 그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율성과 책임을 바

탕으로 신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과정에서 관료 개인의 심미적 

주체형성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관료는 베버가 보는 청교도처럼 현세에서

의 금욕적 자기부정을 통해 윤리적 구원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켜야만 하는가? 이

와 같은 관료가 가지는 다양한 욕망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통제되고 금지

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관료의 주체적 입장에서 활용되고 절제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현실에서의 관료들의 윤리적 삶

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세 종류의 윤리관 가운데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관료가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듯

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푸코의 저작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하

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현재가 현재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음을 탐구해야 한다는 푸코의 문제의식을 말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연구하는 

학자의 관점과 지향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푸코의 윤리

론을 구성하는 철학적 주장들이 현재의 관료의 윤리에 대한 논의에 두 가지 측면

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지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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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의 실천 통한 윤리적 관료의 형성

먼저 푸코가 규정하는 자유는 베버의 관료론이 지니는 난점, 즉 관료는 권력이 

지배하는 규율화된 상태에서 자기부정적 삶을 살아야 비로소 소명을 완수한다는 

선득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에 대한 부분적 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푸코

의 자유는 윤리의 존재론적 조건이면서 동시에 사회 곳곳에 편재된 권력 관계 안

에서 기능하는 것임은 앞서 밝혔다. 이러한 푸코의 자유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Rajchman(1991)이 지적하듯이, 권력관계의 장 안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성찰적으로 자신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이 자유가 가능하게 한다는데 있다. 

푸코에게 자유는 항상 제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제약이 없는 사회는 존재

할 수 없다. 이러한 푸코의 자유는 분명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원자론적 자유

관 즉 자유를 제약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푸코의 자유

는 자유주의자들이 상정하듯이 권력관계로 부터의 탈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권력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미를 획득한다. “문제는 완벽하게 투명

한 의사소통(하버마스가 제안하듯이)의 유토피아에서 권력을 해체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에게 법의 지배, 관리의 기술, 윤리, ethos, 기술 등을 부여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의 게임은 최소한의 지배의 상태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Foucault, 1994c: 298).

이와 같은 푸코의 자유에 대한 사유가 중요한 것은 관료제의 규율이 아무리 엄

격해도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아망각적 복종이나 지배를 결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관료제 안의 관료가 자신을 규율화 시키는 권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

로 자신의 자유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푸코가 보는 권력은 사회

관계에 망사처럼 퍼져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많은 틈과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고 

행위자는 그 틈과 간격을 이용하여 권력이 지배(domination)의 관계로 전락하지 않

게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베버의 관료가 아무리 비극적 영웅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규율화된 존재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과연 관료 개인의 입장

에서 윤리적인가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권력 앞에서 유순해지는 존재로 남지 않

고 주체성의 구성을 통해 자아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푸코의 주장은 이점

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 상황에서 개인이 활동적인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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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존재로 자기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푸코 윤리론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2. 일반화된 규범으로서의 도덕(morality)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윤리(ethics)

푸코에 의한 성문화된 도덕규정이 아닌 행위의 스타일로서의 윤리의 강조는 도

덕과 윤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어려운 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푸코 역

시 명시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는데, 그가 “도덕규칙(moral 

code)”이라고 부르는 것은 금지(interdiction)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

람들의 행동을 사후에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Foucault, 

1985: 19)5). 그러나 푸코(1994b)에 따르면 금지규정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률은 개인

의 자유에 의식적 형태를 부여하는 행동으로서 윤리를 중요시한 고대의 그리스에

서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기독교의 생성과 발전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

은 것이다. 또한 푸코는 과연 보편적 도덕률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도 극히 회의

적이다. Flyvberg(1998: 222)의 푸코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보편적 규칙을 찾으려

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보편적 규칙이 존재한다고 말해지거나 사람

들이 그것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곳에서는 그 보편규칙은 받듯이 의문시

되어야 한다.” 결국 푸코에게 인간은 어떤 본질(substance)를 지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형식(form)인 것으로, 그 형식은 자아에 대한 배려나 자아의 기술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윤리의 핵심내용인 것이다.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여 윤리적 삶을 강조하는 푸코의 주장은 현재 행

정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모험을 즐기며, 기업가적으로 열정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관료의 윤리관과 어느 정도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인

다. 현재의 행정개혁 시도들은 관료들의 윤리적 사고나 행위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위에서 밝혔다. 그 중심 내용은 관직과 개인을 분리시키

는 관료제적 경직성을 탈피하여 고객으로 인식되는 시민과 동감(compassion)하거

5)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행위 자체에 있는 지 아니면 행위자의 의지나 의사에 있는 지에서 푸코

는 칸트의 입장 즉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의 자유와 의

도(intention)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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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의 가치에 관료가 자신을 몰입시키거나, 기업가적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아성취와 관직의 임무를 동일시하는 것

임도 밝혔다. 이와 같은 개혁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관료의 인격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서로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단일한 실체인 것으로 공직을 수행하면

서 자아배려와 존재미학의 관점에서 자신을 특징 있는 인격으로 구성해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관료는 관료제 안의 제한된 자유

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개성 있는 자아로 구성하면서 자아성취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개혁론자들의 관료에 대한 윤리적 판

단은 푸코의 그것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관료 개인이 받아들여야 할 삶의 방식은 관료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의 행위에 대한 행위를 통해서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

은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윤리가 아닌 통치성을 표현한 것이다. 푸코(2008)는 

1978-79년 College de France에서의 강의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특징을 명확히 한

다. 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인간들 간의 관계를 교환(exchange)관계로 가정하는데 반

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근간은 모든 인간관계를 경쟁(competition)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이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업가정

신(entrepreneurship)”을 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기업가가 자신의 회사를 투자의 관점

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푸코에 따르

면 신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나, 성형수

술을 받는 것이나, 결혼을 하는 것이나, 자식을 낳는 것 모두가 투자의 관점에서 이

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수단합리적 행동으로 

보는 것도, 인간을 homo-economicus로 규정하는 것도 진리형성을 통하여 인간 스스로

가 스스로를 통치하게끔 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다름 아니다.

Ⅴ. 결 론

푸코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전개한 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은 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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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권력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사유, 그리

고 자기배려 혹은 존재미학으로서의 윤리는 권력과 자유, 강제와 자발성의 이분

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생활 곳곳에서 윤리적 실천이 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서 권

력이 지배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우리의 자아를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

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푸코의 윤리론은 베버

와 최근 행정개혁론자들 간의 상반된 관료 윤리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이를 초월

하여 한 단계 고양된 관료 윤리관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열고 있다고

도 보인다. 

현재의 행정부 관료들의 일상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푸코의 윤리론이 시사하

는 바는 무엇보다도 금지규정 위주로 공직자 윤리를 확보하려는 방식의 문제점이

다. 즉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 놓고 그것만 준수하면 관료의 업무수행은 윤리적

이라는 생각은 푸코의 생각과는 거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기준을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설령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료의 공적인 삶을 끼워 맞춘다는 식의 사고

는 자신의 삶을 심미적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가꾸어나가야 한다는 푸코의 윤리관

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공직자 윤리의식의 강화나 윤리적 행동

의 촉진을 위해 푸코의 윤리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는 베

버가 정의하는 관료의 임무나 왈쩌가 주장하는 분리의 예술의 측면에서 보아도 관

료는 일반인과는 다른 윤리적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한 상

황이 관료들의 주체적 자아형성이나 자기배려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

미고자 하는 동기마저도 무시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바우만(1993)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윤리는 그 전의 모더니즘 시대에 발전한 윤

리와는 전혀 다른 윤리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지금은 가치와 규범이 극도

로 다원화된 사회이므로 개인 윤리에서도 관용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최

근의 행정학 연구에서도 관료들이 처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려면 지시적 

규범이 아니라 의사소통 합리성에 기반을 둔 상호이해가 강조되고 있다(Harmon, 

1995; Fox & Miller, 2007; Stivers,2008). 즉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몇 가지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이던 다소간의 안정된 시대에서 바우만(2007)이 말하는 “Liquid Times”로 

전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역사적이며 거시 구조적 변화에 정부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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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립된 섬처럼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오만일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 시론적 단계의 연구로서 보완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푸코의 초·중기저작의 특징인 주체의 소멸

과 후기저작에서의 주체의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행정윤리의 관점에서 제기 되는 의문은, 푸코 자신이 자기의 윤리론은 결코 어떤 

보편적 도덕규칙이 될 수 없음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의 윤리론은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투쟁, 비판 지상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다. 즉 어떠한 종착지점도 생각하지 않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틀 안에서 그 

권력에 대한 끝없는 비판과 이를 통한 자신의 자유의 실천이 윤리의 궁극적 목적

이라는 생각은 조직내 무정부주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베버가 현대의 

가치다원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시켜주는 초석과 같은 것으로 명령에 따라 움

직이는 정부관료제를 보고 있는데, 과연 푸코의 윤리가 인정되는 정부관료제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처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다. 이

런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시론으로서의 의의는 더욱 커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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